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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권고 인용: INSTITUTUM LEX FEMINAE, 「공시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대한민국 고용평등공시제의 집행

력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 ILF-ROK-PB-2026-01-KR, 2026년 9월.

대응 영문판: ILF-ROK-PB-2026-01-EN. 한국어판과 영문판은 동일한 연구결과와 정책 권고를 제시하며,

 한국어판은 대한민국 정책기관을 위한 기준판으로 작성되었다.

연구 목적: 본 정책브리프는 완성된 제도를 사후 평가하는 문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2027년 고

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축 중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시 정보가 실질적인 고용평

등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검증�평가 구조를 제안하는 사전 시행 분석이다.

해석상 주의: 성별 임금격차 또는 대표성 격차 자체는 개별 사업주의 위법한 성차별을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

다. 직종, 직급, 근속기간,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객관적 요인이 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

하는 지표는 차별의 법적 추정을 자동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설명�진단�검토가 필요한 영

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규제적 선별 도구이다.

� 2026 INSTITUTUM LEX FEMINA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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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은 고용평등공시제를 2027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동기획단을 출범시켰고, 정부는 공시시스템 구축, 고용평등전문기관 운영 기반 마련, 기

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의 이관, 기업 자가진단�전문 컨설팅�인센티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공시제도를 기존 고용평등 정책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회다.[1][2]

2025년 공시대상회사 3,146개의 성별 임금격차는 29.3%였다.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1억 203만원, 여성은

7,216만원이었다. 여성 근로자 비중은 27.4%였고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9년, 여성 9.5년이었다. 공공기관

355개의 성별 임금격차는 19.0%로,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다. 산업별 격차도 크

게 달라 도매�소매업 42.29%, 건설업 42.26%였다.[3]

이 수치는 공시의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공시만으로는 정책 판단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보여준다. 기

업 전체의 평균 임금격차가 크더라도 그 원인은 직종 분리, 직급 구성, 근속연수, 고용형태 등에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전체 평균 격차가 작더라도 특정 직급에서의 임금격차, 여성의 승진 정체, 비정규직 집중 또는 육아휴직

 후 이탈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ILF의 핵심 판단: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은 이미 ‘공개’에서 ‘진단과 개선’으로 확장되고 있

다. 다음 설계 과제는 공시된 격차가 언제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경우 개선계획과 후

속 검증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제도가 실제 고용 결과를 변화시켰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

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 브리프는 Lex Feminae Index�의 집행�효과성 관점을 고용평등공시제에 적용하여 공시 → 탐지 → 설명

 → 개선 → 검증 → 단계적 대응 → 성과의 일곱 단계로 제도를 분석한다. 이 구조는 새로운 독립 규제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한 AA 체계, 고용평등전문기관 구상, 공시시스템 및 행

정자료를 하나의 연속적인 정책 흐름으로 연결하기 위한 설계 원칙이다.

4대 권고

① 단일 임금격차 순위가 아닌 다차원 ‘고용평등 위험 매트릭스’를 구축한다.

② 고용평등공시와 기존 AA 체계 사이의 법적�행정적 연계 규칙을 명확히 한다.

③ 지속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격차에 대해 단계적 설명�개선�검증 절차를 둔다.

④ 제도 성과를 ‘공시 참여율’이 아니라 임금, 승진, 대표성, 고용안정성, 돌봄 이후 복귀�유지의 변화로 측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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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전환의 시점: 대한민국은 이미 ‘공시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별 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 항목을 개

편하고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2027년 도입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업�산업별 고용�임금격차 공개, AA 연계 운영, 고용평등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입법 요소로 제시했다.[2]

관련 법안 수는 정부 자료의 집계 범위와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다. 2026년 7월 1일 성평등가족부 자료는

‘총 14건의 관련 법안’을 언급했고, 7월 14일 공동기획단 출범 자료는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개정안 ‘9

건’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1][2] 따라서 본 보고서는 두 숫자를 서로 모순되는 확정적 법안 수로 취급하

지 않는다. 전자는 고용평등공시제와 관련된 법안군 전체, 후자는 법적 근거 마련과 직접 연결된 「양성평등기

본법」 개정안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정책적으로 안전하다. 최종 입법안 확정 전에는 개별 의안

의 병합�대안반영 여부를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

2026년 4월 3일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9)은 공공

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의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제출, 개선계획, AA 연

계, 전문기관과 심의체계,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다.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 해당 의안은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다.[4][5]

이러한 흐름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임금격차 공개’만을 설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가 공시

-진단-컨설팅-제도개선의 연결을 명시하고 있고, AA 업무의 실질적 이관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ILF의 제안은 이 방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 사이의 전환 조건과 검증 기준을 더 명확히 하

자는 것이다.

정책 요소 2026년 현재 확인되는 방향 ILF가 보는 다음 설계 질문

공시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고용 및 임금 정보 확대 어떤 지표 조합이 실제 위험을 식별하는가?

진단 자가진단 도구 및 전문 컨설팅 준비 자가진단에서 공식적 추가 검토로 넘어가는 기준은 무엇

인가?

AA 연계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의 연계 논의 공시자료가 AA의 대상선정�개선계획�이행평가에 어

떻게 사용되는가?

전문기관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운영 기반 준비 자료 검증, 분석, 지원, 후속점검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하

는가?

성과 실질적 격차 개선을 정책목표로 제시 공시율이 아닌 어떤 결과지표로 정책효과를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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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AA 체계는 새로운 공시제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용평등공시제가 필요로 하는 일부 집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이하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일정 사업주에 대해 여성 근로자 고용

기준을 토대로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상 대상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함께, 공시

대상기업집단 소속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500명 이상이다.[6][7]

시행규칙은 시행계획에 남녀 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모집�채용�승진�배치 등 고용관리 단계별 문제점 분

석,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고용목표,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8] AA 운영 시스템

은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과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기능을 이미 운영한

다.[9]

따라서 새로운 고용평등공시제를 완전히 별개의 데이터 제도로 설계하면 행정비용과 규제 중복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반대로 공시제가 AA에 단순히 ‘붙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새로운 데이터의 분석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핵심은 두 체계의 기능을 구분하면서 데이터 흐름을 연결하는 것이다.

권장 기능 구분: 공시제는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격차를 가시화하고 위험 신호를 탐지하는 광

범위한 정보�진단 층으로, AA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체적 고용관행 개선과

 이행을 관리하는 보다 집중된 집행 층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공시자료가 곧바로 ‘차별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신 공시자료가 반복적�복합적 위험

을 나타낼 때 설명과 추가 진단을 요구하고, 현행법상 AA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절차와 연결한다. 이

는 기업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행정기관이 제한된 감독 자원을 위험이 높은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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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못하는 것

2025년 공시대상회사 분석은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 30.7%에서 29.3%로 1.4%p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평균임금 상승률(6.5%)이 남성(4.3%)보다 높았고 여성 근로자 비중도 27.1%에서 27.4%로 증가했다. 공공

기관의 격차도 20.0%에서 19.0%로 낮아졌다.[3]

지표 공시대상회사 공공기관 정책적 의미

분석대상 3,146개 355개 대규모 비교기반 확보

남성 평균임금 1억 203만원 7,479만원 총체적 격차의 기준선

여성 평균임금 7,216만원 6,056만원 총체적 격차의 기준선

성별 임금격차 29.3% 19.0% 구조적 차이 존재, 원인분해 필요

평균 근속연수 남 11.9년 / 여 9.5년 남 10.6년 / 여 8.7년 근속구조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확인 필요

그러나 평균값은 ‘어디에서’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 도매�소매업과 건설업의 격차가

각각 42%를 넘는다는 사실은 업종별 구조 차이를 보여주지만, 개별 사업주 수준에서는 직급별 여성 비율, 고

임금 직무의 성별 구성, 비정규직 비중, 근속, 승진 및 돌봄 이후 경력유지 등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정책적 원인

을 분리하기 어렵다.[3]

따라서 고용평등공시제의 핵심 성과는 더 많은 숫자를 공개하는 데 있지 않다.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해 서로 다

른 구조적 문제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ILF

INSTITUTUM LEX FEMINAE

독립적인 집행 평가�감사 연구기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연구기관

INSTITUTUM LEX FEMINAE
프랑스 법률 1901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 | SIRET 101 437 739 00010 | 파리, 프랑스

www.lexfeminaeindex.com | ilfproduction@lexfeminaeindex.com

7

4. Lex Feminae Index� 적용: 공시에서 결과까지

Lex Feminae Index�는 법률 또는 정책의 존재 여부만으로 보호 수준을 평가하지 않는다. 제도가 실제 기관

을 통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단계에서 작동이 약화되며, 최종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

한다. 고용평등공시제에는 다음 일곱 단계가 적용된다.

1. 공시 표준화된 성별 고용�임금 데이터가 제출�공개되는가

2. 탐지 자료가 구조적�지속적 격차를 식별할 수 있는가

3. 설명 식별된 격차에 대해 객관적�성중립적 설명이 가능한가

4. 개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기한이 있는 개선조치가 수립되는가

5. 검증 자료의 정확성과 개선조치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가

6. 단계적 대응 미제출�부정확 보고�지속적 미개선에 비례적 후속조치가 존재하는가

7. 성과 임금�대표성�승진�고용안정�경력유지의 실제 변화가 측정되는가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격차’와 ‘차별’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통계적 격차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법성의 결론은 아니다. 따라서 정책 설계는 ‘수치 → 제재’의 단선

적 구조가 아니라 ‘수치 → 설명 가능성 → 지속성 → 개선 필요성 → 검증’의 순서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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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고용평등 위험 매트릭스

ILF는 기업을 단일 성별 임금격차 수치로 서열화하기보다, 여러 지표를 함께 읽는 고용평등 위험 매트릭스를 

제안한다. 목적은 기업의 위법성을 자동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추가 분석과 지원 또는 후속 검토

가 필요한지를 분류하는 것이다.

영역 핵심 지표 예시 왜 필요한가

임금 평균�중위 임금격차, 직급/직종 내 격차, 기본급�총보상 총평균과 동일가치�유사직무 내부 격차를 구별

대표성 직종�직급�관리자�임원 성별 구성 수직�수평적 직종분리를 식별

진입�승진 지원�채용�승진 단계별 성별 비율 여성이 어느 단계에서 이탈하는지 탐지

고용안정 정규/비정규, 전일/시간제, 이직�퇴직 낮은 평균격차 뒤에 고용형태 분리가 있는지 확인

돌봄�경력 육아휴직 이용, 복귀, 6�12개월 유지, 복귀 후 승진 경력단절과 ‘돌봄 페널티’를 결과지표로 측정

지속성 2~3개 공시주기의 방향�속도 일시적 수치와 구조적 미개선을 구별

매트릭스는 업종�규모별 기준선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여성 비중이 구조적으로 낮은 업종의 기업을 여성

비중이 높은 업종과 동일한 절대 기준으로 비교하면 위험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 현행 AA가 산업별�규모별

고용기준을 사용하는 점은 이 설계에 활용 가능한 국내 제도 경험이다.[6][8]

또한 매트릭스는 ‘점수 공개’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개용 정보와 행정기관의 위험기반 분석용

정보를 구분하고, 소수 직군에서 개인의 임금이 역추론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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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 시뮬레이션: 같은 ‘임금격차’가 같은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아래 세 사업주는 실제 기업이 아니라 제도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상 사례다. 수치는 설명 목적의 가정이며 실제 기업의 상태를 나

타내지 않는다.

가상 사업주 표면적 지표 구조적 관찰 적절한 정책 반응

A 전체 임금격차 27% 여성이 저임금 직종에 집중. 동일 직급 내 격차

는 작음.

직종분리 원인 진단, 채용�훈련�승진 경

로 개선

B 전체 임금격차 12% 특정 핵심 직급 내 격차가 크고 2년 연속 지속. 객관적 설명 요구, 동일/유사가치 직무 분석,

 필요 시 기한부 개선

C 전체 임금격차 5% 중간관리자까지 여성 비중이 높지만 임원 진입

단계에서 급락.

승진�대표성 경로 분석, 관리자/임원 전환

율 추적

단일 순위표라면 A가 가장 심각하고 C가 가장 양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분석에서는 B의 지속적 직

급 내 격차와 C의 승진 병목이 별도의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 사례는 고용평등공시제가 평균 임금격차를

넘어 직급�직종�고용형태�경력경로를 함께 공개하려는 정부 방향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데이터를

 ‘어떻게 후속조치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험 매트릭스는 하나의 총점보다 위험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예: ‘임금 내부격차 

위험’, ‘대표성 병목 위험’, ‘고용형태 분리 위험’, ‘돌봄 후 경력유지 위험’. 이렇게 하면 기업도 어떤 

영역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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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적 대응 구조: 자율적 개선을 보존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

는 방법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고용평등공시제의 중요한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1][2] 자율성은 약한 집행과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예측 가능한 단계적 대응 구조를 두면 대부분의 기업은 낮은 규제강도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반복적�중대한 문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단계 조건 예시 대응

1. 일반 공시 법정 대상 사업주 표준화 공시 + 자동 진단 + 업종/규모 벤치마크

2. 설명 하나 이상의 지표가 기준선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급격히

 악화

사업주가 객관적 요인과 데이터 품질을 설명

3. 개선계획 복수 지표의 지속적 격차 또는 설명 후에도 개선 필요성

이 확인

기한�책임부서�측정지표를 포함한 개선계획

4. 검증 다음 공시주기 또는 정해진 기한 도래 자료 검증 및 개선조치 이행�효과 확인

5. 법정 연계 AA 요건 충족, 미제출, 중대한 부정확 보고 등 현행 AA 또는 관련 법정 절차와 연계

여기서 ‘기준선’은 곧바로 제재를 발생시키는 법적 추정치가 아니라 행정적 선별 기준이다. 구체적 임계값은

한국의 업종�기업규모별 분포와 시범운영 데이터를 이용해 검증한 뒤 설정해야 한다. 특히 5%와 같은 외국

의 임계값을 그대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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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교법의 역할: 모델 수입이 아니라 설계 선택지 검증

비교제도는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정답’이 아니라, 특정 설계 선택의 장단점을 검증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유럽연합. EU 임금투명성 지침은 100명 이상 사업주를 단계적으로 보고 대상으로 두고, 평균�중위 격차, 변

동보상, 임금 사분위, 근로자 범주별 격차 등을 요구한다. 특정 근로자 범주에서 5% 이상의 평균 임금차이가 

객관적�성중립적 기준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6개월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공동임금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0] 이 구조의 시사점은 ‘5%’ 자체가 아니라 공시 → 설명 → 시정기회 → 공동평가라는 절차적 연결이다.

호주. WGEA는 100명 이상 사업주의 연례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균�중위 임금격차, 기본급�총보상, 임금 사

분위별 성별 구성 등을 사업주 단위로 공개한다. 사업주는 결과에 대한 맥락과 개선조치를 설명하는 자발적 

Employer Statement를 제공할 수 있고, 이사회에도 요약 및 업종 벤치마크 보고가 전달된다.[11][12] 대한

민국에는 ‘공개 수치 + 업종 벤치마크 + 사업주 설명’의 결합이 특히 참고할 만하다.

영국. 2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 매년 성별 임금격차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2026년 정부 지침은 격차 해소

를 위한 행동계획 가이드도 연결하고 있다.[13] 영국 경험은 광범위한 공개 자체와 후속 개선의무의 강도는 별

개의 설계 문제임을 보여준다.

OECD. OECD는 절반이 넘는 회원국이 민간부문 성별 임금격차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보고를 

보다 포괄적인 의무적 동일임금 감사와 연결한다고 정리한다. OECD 역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중요한 첫 단계

로 보지만, 인식이 자동으로 격차 축소로 이어진다는 가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14]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비교법적 결론은 단순하다. 공시는 필요하지만, 공시제의 실효성은 공

개되는 지표의 정밀도와 그 이후 절차의 설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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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 권고

권고 1. 단일 임금격차 순위가 아닌 ‘고용평등 위험 매트릭스’를 구축한다

공시시스템은 평균�중위 임금격차뿐 아니라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대표성, 동일 직급 또는 비교가능 직무

내 임금분포, 승진, 근속, 육아휴직 복귀�유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공개 화면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지만

행정 분석층에서는 복수 지표를 결합한 위험 프로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집행 주체: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평등전문기관

법�제도 수단: 법률상 공시 근거 + 시행령/시행규칙의 표준 항목 + 행정적 분석기준

성과지표: 데이터 완전성, 업종별 비교가능성, 추가진단의 적중도

권고 2.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연결 규칙을 명문화한다

공시제와 AA를 별개의 신고체계로 운영하지 말고, 공통 데이터 정의와 단일 제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공시자료가 AA 대상선정 또는 시행계획 검토에 활용될 수 있는 범위, 사업주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중복 제출을 방지하는 원칙을 하위법령 또는 운영지침에 명확히 해야 한다.

집행 주체: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전문기관

법�제도 수단: AA 관련 법령과 공시제 하위규정의 데이터�절차 연계

성과지표: 중복 제출 감소, AA 진단기간, 개선계획 이행률

권고 3. 지속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격차에 단계적 설명�개선�검증 절차를 둔다

모든 격차를 위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대신 업종�규모별 기준을 크게 벗어나거나 복수 공시주기에 걸쳐

지속되는 격차에 대해 사업주가 객관적�성중립적 요인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설명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는 기한부 개선계획과 후속 검증을 연결해야 한다. 미제출�지연�중대한 허위 또는 부정확 보고

는 실질적 격차와 별도로 ‘공시의무 준수’ 문제로 관리해야 한다.

집행 주체: 고용평등전문기관,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법�제도 수단: 단계적 행정절차와 검증 기준

성과지표: 설명 후 종결 비율, 개선계획 수립�완료율, 반복 위험 비율

권고 4. 정책성과를 ‘얼마나 많이 공시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변했는가’로

측정한다

제도 시행 후 정부의 연례평가는 대상 사업주의 공시율과 컨설팅 참여율만 보고해서는 안 된다. 임금격차의 분

포, 직급별 여성 대표성, 승진 전환율, 비정규직 집중, 육아휴직 복귀 후 유지, 반복적 위험사업주의 감소 등 결

과지표를 최소 3~5년 시계열로 추적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에 기준선을 확정해야 이후 효과평가가 가능하다.

집행 주체: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용평등전문기관

법�제도 수단: 중장기 로드맵 및 연례 성과평가 체계

성과지표: 각 결과지표의 연도별 변화와 업종�규모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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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2029 실행 로드맵 제안

시기 우선 과제 산출물

2026 하반기 법적 근거 확정, 공시항목�정의 표준화, AA 데이터 매핑, 개인정보 위

험검토

통합 데이터 사전, 법령�운영규칙 초안

2027 도입기 500인 이상 등 최종 법정 범위에 맞춘 시행, 자동 진단, 사업주 지원, 데

이터 품질검증

1차 공시 데이터셋, 품질보고서, 업종 벤

치마크

2028 2개 공시주기 비교, 위험 매트릭스 검증, 반복 위험군 후속절차 평가 중간 집행평가, 임계값 조정안

2029 결과지표 기반 효과평가, 적용범위�의무강도�AA 연계 재검토 3개년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안

정부가 2027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이미 시스템 구축과 전문기관 기반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가장 비용효율적

인 시점은 시행 전 데이터 정의와 연계 규칙을 확정하는 지금이다.[1] 시스템 구축 이후에 데이터 항목이나

AA 연계 논리를 크게 변경하면 사업주와 행정기관 모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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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법�하위법령 설계 시 확인할 쟁점

최종 법안의 병합�대안반영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법률 또는 하위법령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제도의 집행가

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

첫째, 공시대상과 확대 경로. 초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되 향후 규모별 단계적 확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

임 근거와 검토주기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 정의. ‘임금’의 범위, 평균과 중위값, 기본급과 총보상, 전일제 환산 여부, 고용형태�직종�직

급 분류가 통일되지 않으면 기업 간 비교가 약화된다.

셋째, 설명권과 근로자 참여. 사업주가 수치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대표가 데이터 방

법론과 개선계획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홍배 의원안이 자료 제출 전 근로자대표 의

견청취를 포함하는 점은 중요한 출발점이다.[5]

넷째, 자료 검증. 행정기관이 모든 기업을 동일 강도로 감사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자동 오류검사, 이상치 

탐지, 표본검증, 위험기반 심층검증을 결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후속조치의 비례성. 데이터 미제출과 구조적 성별격차는 다른 문제다. 전자는 공시의무 준수 문제이고,

 후자는 원인분석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 문제다. 법령은 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개인정보 및 소수집단 보호. 세분화된 직급�직종 데이터가 특정 개인의 임금을 사실상 식별하게 되는 

경우 공개범위를 제한하거나 집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U 지침도 식별 가능한 개인 임금의 간접 공개 위험

에 별도의 보호장치를 둔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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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평등전문기관의 기능 설계

고용평등전문기관이 단순한 공시자료 접수기관에 머무르면 제도의 분석 역량이 제한된다. 반대로 조사�제재

�컨설팅을 모두 한 기관에 집중하면 역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되 정보 흐름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 권장 역할

데이터 관리 표준화, 자동 검증, 오류정정, 행정자료 연계, 공개 데이터셋 운영

위험 분석 업종�규모 벤치마크, 위험 프로파일, 반복적 격차 탐지

기업 지원 자가진단, 기술지원, 개선계획 설계, 우수사례 확산

후속 검증 고위험�반복위험 사업주의 자료 및 개선효과 확인

정책평가 연례 결과지표, 제도 효과, 적용범위 및 임계값 검토

특히 데이터 관리와 정책평가 기능은 시행 초기부터 구축해야 한다. 제도 도입 후 수년이 지나서야 결과지표를

정의하면 기준선이 없어 효과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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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론

대한민국의 고용평등공시제는 ‘정보를 더 공개할 것인가’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정부는 이미 공시, 진

단, 컨설팅, AA 연계, 전문기관 및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제도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제

 비교에서도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다.[1][2]

따라서 다음 정책 과제는 새로운 제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요소 사이의 전환 규칙

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어떤 수치가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가. 어떤 설명이 충분한가. 언제 개선계획이 필요한

가. 누가 자료를 검증하는가. 반복적 미개선은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3년 뒤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제도가 성공했다고 판단할 것인가.

ILF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시 → 탐지 → 설명 → 개선 → 검증 → 단계적 대응 → 성과’라는 Lex

Feminae Index�의 집행�효과성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 접근은 대한민국의 정책 설계를 외부 모델로 대체하

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이미 구축한 AA 체계와 새 공시제의 강점을 연결하여, 투명성이 실제 고용평

등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핵심 원칙은 하나다.

공시가 정책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시는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발견하고, 

설명하고, 개선하고, 그 개선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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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UM LEX FEMINAE | 정책 권고 요약

ILF-ROK-PB-2026-01-KR

대한민국의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는 공시시스템, AA 연계, 전문기관, 기업지원 체계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

는 드문 정책적 기회를 갖고 있다. ILF는 이 요소들을 하나의 집행 흐름으로 연결할 것을 제안한다.

1 | 다차원 위험 매트릭스

평균 임금격차만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않는다. 평균�중위 임금, 직종�직급, 대표성, 승진, 고용형태, 돌봄 이

후 경력유지, 지속성을 결합해 위험 유형을 식별한다.

2 | 공시와 AA의 제도적 연결

단일 제출체계와 공통 데이터 정의를 구축하고, 공시자료가 AA 대상선정�개선계획�이행평가에 사용되는 조

건을 명확히 한다.

3 | 설명 → 개선 → 검증의 단계적 절차

격차 자체를 차별로 추정하지 않는다. 지속적�복합적 위험에 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부 개선

계획과 후속 검증을 연결한다.

4 | 결과 중심 평가

공시율보다 임금격차 분포, 여성 대표성, 승진, 고용안정, 육아휴직 복귀�유지, 반복 위험의 감소를 3~5년 시

계열로 측정한다.

Lex Feminae Index� 적용: 공시 → 탐지 → 설명 → 개선 → 검증 → 단계적 대응 → 성과



ILF

INSTITUTUM LEX FEMINAE

독립적인 집행 평가�감사 연구기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연구기관

INSTITUTUM LEX FEMINAE
프랑스 법률 1901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 | SIRET 101 437 739 00010 | 파리, 프랑스

www.lexfeminaeindex.com | ilfproduction@lexfeminaeindex.com

18

참고문헌 및 주요 근거자료

본 브리프는 2026년 9월 9일까지 확인 가능한 법령, 정부 발표 및 비교제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입법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법률�하위법령 확정 시 일부 제도요소는 변경될 수 있다.

[1]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 2027년 제도 시행 본격 준비」, 2026.7.14.

[2]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2026.7.1.

[3]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 임금 격차, 공시대상회사 29.3%, 공공기관 19.0%」, 2026.9.7.

[4] 국회 의안정보 기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2218079, 2026.4.3., 2026.9.9 확인 기준 소관위

심사.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개 입법자료 및 제안내용, 2026.4.3.

[6]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8.20 시행본, 제17조의3 이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3조, 2026.8.20 시행본.

[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공식 운영시스템, 2026년 제출�검수 및 제도 안내.

[10] Directive (EU) 2023/970, 특히 Articles 9-10, 12, 29.

[11] Australian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 (WGEA), Publishing employer gender pay gaps, 2026.

[12] WGEA, Employer Gender Pay Gaps Report 2024-25, 3 March 2026.

[13] UK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 Women and Equalities Unit, Gender pay gap reporting: guidance for employers, updated 21

May 2026.

[14] OECD, Reporting Gender Pay Gaps in OECD Countries: Guidance for Pay Transparency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Reform, 2023.

주요 온라인 원문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bbtSn=711201�=news405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현장 간담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bbtSn=711172�=news405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373&ancYd;=20260219&efYd;=20260820&lsiSeq;

=283455

OECD pay transparency report: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reporting-gender-pay-gaps-in-oecd-countries_ea13aa68-

en.html

EU Directive 2023/970: https://eur-lex.europa.eu/eli/dir/2023/970/oj/eng

WGEA employer gender pay gaps: https://www.wgea.gov.au/what-we-do/publishing-employer-gender-pay-gaps

UK gender pay gap reporting guidan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nder-pay-gap-reporting-guidance-for-em

ployers



